
정부, 불산가스 누출사고 본격 수습
종합대책반, 복구․보상․장기조사 주력 … 피해규모 커 보상 장기화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 발생 16일째를 맞아 정부와 구미시가 본격 수습에 들어갔다.

정부종합대책반과 구미시는 사고에 따른 긴급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복구, 보상, 장기조사에 주

력하기로 결정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10월12일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구미코에서 브리핑을 통해 “10월11일 정부의 보상기준이

발표되는 등 변곡점이 지났다고 보고 구미의 본모습을 찾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구미시는 조만간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 공장 안에 있던 탱크로리를 철거할 방침이며, 경상북도

는 사고발생 인근지역인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지역의 가축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농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

뢰해 불소 잔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농촌진흥청도 해당지역의 소 22마리를 구입해 3년 동안 시험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지점 반경 1.5㎞ 이내의 주민 1100명과 근로자 400명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진행해 1단계로 12월14일까지 설문조사와 검진자료를 분석한 뒤 2013년 7월 말까지 정밀 건강영향평가와 추

적·확인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단도 10월9일부터 환경오염측정지점을 선정하는 등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들어갔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월10-12일 구미4국가산업단지 소재 141개 사업장의 불산오염도를 측정해 10월18일

께 분석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과 성품 기부도 이어져 현재까지 2억1000여만원의 쌀·생필품과 2억9000여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12일 오후 사고현장과 인근 사업장을 방문해 피해실태를 확인했으나 집단

대피한 주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피해보상, 기업체 피해보상 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봉산리 주민 105명과 임천리 주민 162명 등 267명은 10월6일부터 구미환경자원화시설과 구미청소년수

련원에 머물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대책본부는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피해기업 역시 건물 손상과 조업손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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